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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최고 수치가 경신되는 가운데 역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한국 경제 호황시기 청년 실업률

은 5% 내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후 1998년 기준 11.4%까지 급증하였

다. 2000년대 들어 청년 실업률은 7.5%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2014년 9.0%, 

2015년 9.1%, 2016년 9.8%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으로는 좋은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 확산, 일자리의 질적 

저하와 같은 수요측면의 문제와 청년 고학력화와 숙련 불일치, 구직자의 눈높

이 조정 실패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더불어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미흡, 고용지원서비스 미흡과 같은 

제도적 문제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4; 최용환, 

2015; 한성민․문상호․이숙종, 2016; 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한국의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2018년 1월 25일 청

년고용점검회의를 열었으며, 청년 일자리 상황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

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는 커다란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 속에서 답보상태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서 나아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최영섭, 2003; 염미경, 

2006; 임광현․이동진, 2009; 유일․김선명, 2011; 김용원, 2012; 이병희, 2016).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서 나아가 지역고용정책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

는 배경에는, 지역별로 고용 및 실업 패턴이 다양화되고 지역의 고용시장이 자

체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노동시장정책은 복잡하고 다

각적인 지역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서 창출된 일자리와 기업의 재고를 빠르게 파악하며, 지역경제 자산

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고용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

의 일괄적 청년고용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년고용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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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차원의 고용정책과는 별도로 지역 청년의 고용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청년에 특화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최근에 중앙정부는 지역별 청년고

용 TF를 구축하였다. 지역별 청년고용 TF는 8개 권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경기북부, 수원․경기남부, 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러한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관심과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1) 

지역별 청년고용 TF 구축 지역 중 서울시는 청년고용정책 예산규모와 거버넌

스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는 한국의 17개 시도 중 20~34세 청년인

구 비율이 2016년 기준 22.9%로 가장 높으며, 2015년 1월 청년기본조례를 17

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제정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고

용정책은 2011년 5월『일자리 플러스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2년『서

울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2014년에는『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5년에는『2020 

서울형 청년 보장』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

역고용정책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청

년고용정책 사례를 통해 지역고용정책이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달리 어떠한 속

성을 지니며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어떻게 시행되고 기능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 청년실업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2006년「고용정책기본법」개정을 통해 지역고용촉진 지원강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후 
지역의 고용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지

역실정에 맞춰 스스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06).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정
책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들어 지역고용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압축

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류장수, 2013). 특히 경제성장이 정체되
고, 일자리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에 따라 지역고용정책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방
자치단체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조인숙․고석관, 2015; 류장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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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의 지역고용정책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을 재고

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가

지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대상 지역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

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역청년고용정책 필요성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비판적으로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분석틀을 도출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지역고

용정책’ 분석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서울시 청년 노동시

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지역고용정책 유형에 따라 분류

하고 이를 다시 속성에 따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청년고용정책의 대안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고

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 검토는 지역고용정책 논의의 확대뿐 아니라, 청

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차원의 정책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함의를 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을 경험하면서,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는 2003년 9월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청년

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 이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

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10월, 2012년 9월 2차, 3차 대책이 발표되었다(이규

용, 2015: 15). 이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정 중 청년고용 확대가 핵심으로 부각

되고 있다.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2017년 1월 25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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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점검회의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한국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

업들이 사업과 예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차이는 크게 없었으며, 실

질적인 청년실업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성희, 2015). 특히 

청년고용 문제가 일자리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닌 노동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

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김유빈, 2017). 

구체적으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의 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의 

실업률 경우 2000년 9.9%였던 것이 2010년 9.5%, 2017년 10.7%이고, 25～29

세의 경우 2000년 6.0%였던 것이 2005년 6.4%, 2010년 7.0%, 2017년 9.5%로 

나타났고, 30～34세의 경우 2000년 4.0%, 2017년 4.1%로 청년층 연령대에서 

모두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러한 추세는 실질적

으로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뚜렷한 정책 효

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 한

계에 대해, 김기헌(2017)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

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다

양한 부처에서 운영됨에 따라 청년정책사업이 총괄․조정되지 못하다고 지적

하였다. 관련하여, 최영섭(2003)은 청년고용 정책 개발 및 운영에서의 분권화 

및 유연성 확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은 지자체에 이양

하여 지자체 단위의 통합조정 운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실업대책이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 청년

층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진우․

김기헌(2016) 역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

로 청년정책에 있어 생활과 밀착한 종합행정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역단위에서의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청년층의 실업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지역 내 청년실업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고용확대 및 창출을 위한 논의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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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찬중․이규상․노재구, 2009; 송부용․김영순․김기영, 

2011; 김동철․김정원, 2015; 김진덕, 2012; 송영남, 2017 등). 

정인수․전병유․임상훈(2003)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전국적 단위의 노동

시장정책으로는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지

역마다 산업구조와 주거문제, 교통문제, 사회 및 가족 연대 등의 문제가 각기 

다르므로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른 구조의 변화와 지역별 노동이동, 인력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특화된 연구와 지역 분권화된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규용 외(2015)는 국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고용의 생태계, 즉 지역산업 특수성에 기반하여 지역 내 주된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지역산업과 고용연계를 통

해 지역고용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영구(2002)와 이지연․채준호․정태

석(2014)은 지역의 노동시장을 서울 지역과 비교분석하면서, 인력의 전문화 현

상의 지체, 낮은 20～30대 젊은 인구층,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개선

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 정보의 제한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역고

용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는 현재의 지속되는 총체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는 청년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현재 

상황을 단기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간에 걸쳐 관련 기술을 갖추고 

고용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와 불완전한 고용상태인 취업자가 많은 상황은 다각적이고 다양한 정

책영역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다차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설정하는 대상 범위와 정책 전달체계는 제한적이라

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기반과 결합하

여 통합적이고 결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OECD, 2013). 구체적

으로 지역 청년고용 전략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고 지역

에서 기술의 공급 및 수요 불일치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교육기관, 산업조직, 

고용기관 및 기타 정부부처가 직업경로를 개발하고 숙련된 기술 요구사항을 파

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 내 청년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

역 청년들을 지역 경제와 연결시키는, 부문별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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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OECD, 2013).   

관련하여, O’Reilly et al(2015)는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를 노동시장 유연성, 

고등교육의 확대, 청년 이동 및 장기실업, 가족 유산과 결합하여 분석한 뒤 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EU 정책이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지역단위에서의 노

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이루어진 직업훈련 교육은 긍정적 실행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Gobillon and Magnac(2016) 역시 파리 지역을 중심으

로 지역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및 고용개발정책이 지역 실업률

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지역적 차원의 고용정책의 필요성

과 효과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

치단체 역시 지역별 급여수준, 산업구조와 같은 청년 노동시장과 청년실업 문

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천, 울

산,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청년고용촉진과 관련한 청년기본조례를 두

고 있다(조진우․김기헌, 2016). 특히,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청년고용과 창업 관련 부서를 별도로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 

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6년 기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2015년 1월 ‘2020서울형 청년 기본보장’과 ‘2017～

2021청년도시 광주 -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청년기본조례를 갖추고, 청년정책을 추진할 별도의 기구를 갖추고, 

청년고용과 관련된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조례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이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청년이라는 정책대상이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17개 시도 중 청년고용 관련 조례, 기구, 예산, 부처 모두를 

갖추고 있음을 현황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년 지역고용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고용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

로 서울시의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먼저 지역고용정

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고용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역고용정책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겠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구성된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그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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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네 가지 특성

가. 지역고용정책의 개념

OECD(2008)에 따르면, 변화하는 노동시장구조 속에서 지역별로 고용 및 

실업 패턴이 다양화되고 지역의 고용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중앙

의 일원화된 노동시장정책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지역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불균형 속에서 지역은 지역 내에서 창출된 일자리와 

회사의 재고를 파악하는 데 수월하고 지역경제 자산에 대한 진단 평가 및 특

유의 이점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고용정책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논의 된 지역고용정책(Local 

employment polices)은, 지역단위에서 지역노동시장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고용정책이라 정의될 수 있다(Bartik, 1991).  

OECD(2011)는 OECD 회원국이 지역노동시장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중대한 자원이 투입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단위의 고용

정책을 일자리매칭서비스(Better matching service),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교육훈련 투자(Investment ineducation and training),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Support for business to raise productivity), 지역의 역량 증진(Building local 

capacitie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기조에 따라 인력의 형성

과 배분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전현중 외(2008)는 지역고용정책이 주체의 차

이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역고용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

역의 고용 관련 단체와 기구’이며 지역고용정책은 이들이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전명숙(2010a)는 지

역고용의 주체를 한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고용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고용 관련 기구가 주체가 되어 수립된 다양한 지

역고용 관련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의의 개념은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정책은 물

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고용의 유지, 안정 및 확대와 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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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이다(전명숙, 2010b: 

33). 

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서 지역고용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발표와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

로 나뉜다. 정부부문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며, 민간부문은 기업유치 등으로 구분

된다(고용노동부, 2018). 

정리하자면, 지역고용정책의 범주와 유형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에서의 공통

적인 경향은 지역고용정책은 국가 단위에서 중앙정부가 실행하는 고용정책과

는 대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이라는 단위의 

특수성을 가짐으로써 다변적인 지역노동시장 문제들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고용 관련 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고용정책이다. 

나. 지역고용정책의 네 가지 특성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고용정책

의 특성에 대해서 명백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고용정책의 속성으로 첫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주체

가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지역고용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

앙정부와 구별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즉 정책의 주

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정책의 전달체계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의 설계와 운

영에 있어서 주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적․재정적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

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차주현, 2011).  

둘째, 정책의 예산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됨으로써 고

용정책이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자치단체는 

자주 재정이 확보됨으로써 독립적인 정책 행사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

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강남호, 2011). 지역고용정책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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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예산의 독립성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산에 기초한 정책분석을 

통해 지역고용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는 일정 부분 진단해 볼 수 있다. 

셋째, 앞서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대로 지역고용정책이 중앙고

용정책과 구별되어 ‘지역단위의 정책’으로 그 이점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고 있

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이 인력수급을 파악하는 데 수월

하고, 지역주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OECD, 2008). 특히 

지역고용정책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이어야 한다(전명숙, 2010b). 

즉 지역고용정책은 지역단위의 대상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와 운영과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구별되어 지

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고용정책은 지역 내 지식집단, 사업주단

체,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훈련공급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가 되어 지역 

내에서 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김주섭 외, 2009). OECD 지역

청년고용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글래스고 모델이라 부르고 있다. 영국의 

Glasgow 시는 영국 전역과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 니트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도시로, 청년고용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서비스기관들 

간의 중복을 줄이고, 교육훈련 공급기관과 지역 내 고용과 주거, 건강을 함께 

연관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지역 내에서 해결한 사례로 꼽

힌다(OECD LEED, 2013). 즉 중앙정부가 가진 전달체계의 비효율적인 한계를 

지역고용정책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지역고용정책의 네 가지 속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청년고용

정책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계획된『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일자리 영역 정책과 2016년 서울시 일자리 계획 중에서 

‘청년’ 대상 고용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을 바탕으로, 본 연

구문제인 지역고용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다. 더불어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설계된 고용정책이 서

울시 청년노동시장과 정합하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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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고용정책의 네 가지 특성에 따른 분석기준

분석 기준 

정책의 주체성 정책의 주체가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 

예산의 독립성
정책의 예산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가?

지역노동시장과의 정합성
지역단위의 대상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정책 전달체계의 연계성 

정책이 지역 내 지식집단,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시
민단체, 훈련공급기관 등은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되
어 운영되고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고 논의한 지역고용정책이 갖추어야 할 특성 네 가지, 즉 정책의 주체성, 예산

의 독립성, 지역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정합성, 지역단위의 정책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특히 OECD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 분류에 

따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별로 평가해보고 한국 청년 노동시장에 지역고용정

책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네 가지 지역 고용정

책 특성에 따른 분석기준은 <표 1>과 같다. 

Ⅲ.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과 청년고용정책

1.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실업 문제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 20～34세 청년은 216만  

명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22.9%를 차지한다(통계청, 2016). 전국의 청년 인

구는 19.8%로 서울지역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전국

에 비해 청년이 많은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정책의 수요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황덕순 외, 2016). 서울시의 청년 경제활동인구(20～34세)는 2000

년 2,007천 명에서 2005년 1,874천 명, 2016년에는 1,648천 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602천 명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

년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0～24세, 25～29세, 30～34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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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대에서 45%(20～24세)에서 70%(25～29세) 수준으로 변화가 관찰되

지 않는다. 서울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희망여부는 25～29세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 28.2%, 여성 27.8%로 나타났고, 특히 30～34세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52.1%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7).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특징을 전국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청년인

구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실질적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약 70% 내외이다. 특히, 청년 연령 중 30～34세의 장기실업이 고착화되

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4세, 25～29세 비경제활동 청년

의 경우 정규 통학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여성의 경우 25～29

세, 남성의 경우 30～34세의 구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

나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진단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이 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고용구조의 악화2)가 청년실업을 심화시

켰다는 관점(윤형호, 2009; 김범식, 2014)과 다른 하나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

리가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관점이다. 

첫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고용구조의 악화

로 보는 관점이다. 김묵한(2013)은 서울시의 청년층 취업난은 전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편이며 청년실업의 구조화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환위기

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력직 채용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도 경력직 채용이 주로 나타나고, 서울시 청년층의 고용증가 상위 산업은 서비

스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김범식(2014)은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와 노동계층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 질 지수3)는 2013년 

2) 2017년 1/4분기 서울의「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0% 하락하였고, 2017년 서
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과 같은 515만 1천 명으로 멈추어 있다. 한편 서울시민
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1순위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연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
안요인은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27.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식, 2017). 

3) 일자리 질 지수는 월평균 임금, 상용직 여부, 근로시간, 직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HP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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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로 전국 평균(68.6) 수준보다는 높으나 2011년 이후 일자리 질 지수는 소폭 

하락한 뒤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질 지수의 정체는 청년층, 

여성, 고령층 등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첫째,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정책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둘째,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괴리가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관점이다. 

즉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분석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

이 노동시장과 부정합(mismatch)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주장

한다. 이종각(2013)은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은 진로의식이 없는 특정 직업군의 

선호, 서열화된 직업, 서열화된 교육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지나

친 교육열의는 고학력자의 공급과잉 및 대학정책의 왜곡화로 청년고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임규홍, 2012). 

위의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이 가지는 문제의 원인

으로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나쁜 일자리 확대와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가지는 부

정합성이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의 전반적 침체를 가져왔다는 논의들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서울시의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수적 감

소가 나타났음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점과 서울시 30～

34세 청년들의 실업 장기화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미흡하다. 

한편 정책대상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 문제를 해결 하

고 수요처가 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

산하여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은 의미가 있지만 구

체적으로 그 정책들이 지역노동시장정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정책들이 서울

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분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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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본 절에서는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유형별로 구분하

여 살펴보겠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일자리플러스 서울 프로젝트,4) 서울희

망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순으로 변화해왔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일자리플러스 서울 프로젝트』는『서울 희망일자리 

프로젝트』로 정책기조가 변경5)되었다(황덕순 외, 2016). 

2013년에는「서울형 뉴딜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일자리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창업, 취업알선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일

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청년’대상 고용정책을 유지하면서 서

울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를 위한 청년취업센터를 설치하

고 청년 취업플랫폼을 운영하였다(서울시, 2014). 

2015년 11월『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서울청년회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

크, 청년정책위원회와 함께 설계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청년고용정책’이 독립

적인 정책 프레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울시『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

실업 문제가 특정한 생애주기의 단순히 일자리 감소로 인한 문제라는 의식에서 

나아가 총체적이고 사회 지속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한다. 즉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의 삶으로 정책시야를 확장하고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동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기에 제도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졸업유예, 미취업, 

불안정노동자)에게 초점을 두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황덕순 외, 2016). 

가.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직접일자리 창출 

직접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

4)『일자리플러스 서울 프로젝트』에는 ‘청년고용정책’이라는 범주는 별도로 없었으나「꿈꾸는 
청년가게」와 같은 청년창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대상자로 청년을 포함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서울시, 2011). 

5) 서울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청년일자리 TF팀을 구축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조
성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 인턴십을 통한 미취업 청년의 직접일자리 제공, 비진학 청년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청년희망디딤돌” 특화과정 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고용 장려금 지원, 도시형 제조업 고용보조금․취업장려금 지원과 같은 청년고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서울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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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성격의 정책이다(고용노동부, 2018).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6)과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영역은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의 다섯 개 유형이

다. 경제영역에서는 소상공인매니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전통시장매니저 등

이 있으며, 문화영역에서는 전시큐레이터, 청년공간 운영관리, 문화예술 매개자 

등이 있고, 복지영역에서는 복지플래너, 아동복지시설 돌봄도우미, 장애아동치

료사 등이 있고, 환경․안전 영역에서는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요원, 서울교

통주치의, 에너지 설계사 등이 있고, 교육․혁신 영역에서는 청년 크리에이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등이다. 총 27개 직업군으로 

전체 참여자는 5,500명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7b). 

다음으로,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의 운영의 주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주축으로 뉴딜일자리 매니저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뉴딜일자리 매니저의 경우 일자리정책과에서 본부 매니저를 선발하고 사

업별 자체적으로 사업전문 매니저7)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간 지원조직은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청년허브,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마을

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중간관리 조직의 주요 역할은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모집선발, 사업

관리,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이다. 

6) 2017년 기준 대상자는 만 19~39세 이하 서울 거주 청년이며, 현재 취업상태이거나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자(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참여 경력(6개월 이하는 제외)이 있거나 
중도퇴직한 경우 참여가 배제된다. 근로기간은 11개월 이내 근무로 근무연장 승인을 받
은 경우 최대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다. 근무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에서 월~금요
일 근무 원칙이나 주 5일 근무뿐 아니라 주 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7) 사업 전문 매니저 역할은 개별 사업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사업별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보고(사업전문 매니저→본부 매니저), 월별 사업실적 보고(사업전문 매니저→본부 

매니저), 상/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지원, 사업부서 행정업무 지원(사업 홍보, 
모집, 홍보, 채용 등)이다. 본부 매니저의 역할은 사업전문 매니저 관리 및 사업 전체 실
적 관리, 매니저 미배치 부서 참여자 관리, 사업전문 매니저 활동계획 수립 및 관리, 상/
하반기 뉴딜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지원, 뉴딜일자리 사업 총괄 행정업무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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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청년희망디딤돌 과정 운영8)과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 훈

련9)으로 볼 수 있다. 2016년(2016년 3월~2017년 2월) 기준 9개 과정,10) 총 참

여 인원 325명이다. 다음으로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은 서울지역 비진학 

일반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16년 기준

(2016년 3월~2017월 2월) 총 36개 과정의 참여 인원은 372명이었다. 운영학과

는 그린 카 정비, 디자인, 에너지 진단 설비, 외식산업, 전기계측제어, 웹 프로그

래밍 등으로 나타났다(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2016)

다음으로 청년희망디딤돌 과정과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 모두 사업부서

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고용훈련팀이며, 직업훈련 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다. 

다.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와 일자리카페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는 실업자와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사용자와의 연계를 통해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에게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1개

소)와 서울시 일자리카페(78개소)를 통해 청년대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한편 서울시 일자리 카페는 2017년 기준 7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이 

 8)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5세 미만 비진학․미취업 청년이다. 서류전
형은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5년 이상 거주 시 40점 만점이며, 면접의 경우 지원동기, 훈
련의욕, 가치관, 발전가능성, 취업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훈련생의 30%는 사회
적 배려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는 전액무료이며 수
강기간 중 기능검정료도 지원한다. 교육기간은 주간 1년 과정이다.

 9) 청년 희망디딤돌 특화과정과 마찬가지로 훈련기간은 주간 1년이며, 훈련비는 무료이다.
10) 각 기술교육원별 운영학과와 훈련인원을 보면, 동부 기술교육원은 외식산업(44명), 특수
용역(33명)이고, 중부 기술교육원은 조리외식(44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33명)이고, 북부 
기술교육원은 그린카정비(44명), 플랜트용접(33명)이고 남부 기술교육원은 그린 자동차정
비(44명), 외식조리(30명), 피부미용(20명)으로 나타났다(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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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소, 대학이 16개소, 공공 2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 2017c). 

일자리카페의 사업주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자치구이며, 

서울시 일자리카페에 대한 중간관리는 서울시 일자리센터라고 할 수 있다. 

라.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

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2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당 최대 2인, 월 10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고용지원금에 있어서 고용노

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 인원에 대

한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여부, 생활

임금 이상 지급, 3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여부, 서울시,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 

및 市 일자리정책 협약기업 여부, 기업체 근로자의 생활임금 이상 지급 비율, 

정규직 비율 등을 평가하여 선발된다(서울시, 2017d). 

서울시는 2017년에는 174개의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선정된 서울형 강

소기업은 총 301개이다. 2017년 선발된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 분야, 

화장품 등 뷰티산업, 디자인․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분야와 제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 로보틱

스,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분야 등이다(서울시, 2017d). 

마.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 외의 창업자금

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의 간접적인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

는, 창업 준비, 창업숙성, 창업실행 등 단계별 차등지원11)을 제공한다. 또한 현

11)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창업 기초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 트랜드 등 기초정보를 지원하고, 
개방형 공간과 데크숍 공간을 제공한다. 이 단계의 지원기간은 1년이다. 창업숙성단계에
서는 서면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500개 팀을 선발하여, 스마트오피스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 과제 점검 및 집중 코칭을 제공한다. 이 단계의 지원기
간은 3개월이다. 창업실행단계에서는 성공역량 집중검증을 통해 250개 팀을 선발하여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엑셀러레이터 코칭, 마케팅전문가, IR 기회를 제공한다. 이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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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챌린지 1000 프로젝트의 사업부서는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이다. 청년 창

업지원 제공기관은 강남, 강북 청년창업센터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3개소이다(서

울시, 2018a). 

Ⅳ.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분석

앞장에서는 서울시 청년노동시장 문제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지역고용정

책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정책의 세부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지역고용정책의 분석기준에 따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

용정책으로서 예산의 독립성,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주체성을 분석한다. 또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구별되어 지역단위에서의 고용 관련 주체들과 효율

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책의 주체성

서울시는 2013년 1월 28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서울특별시 청

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허브를 구성하였으며, 2015년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12)를 제정하였

지원기간은 1년이다. 창업 후 성장단계에서는 50개 팀을 선발하여 독립 입주공간을 제
공하고 투자를 연계해주며,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12) 제12조에 따르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
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
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
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는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년 5인 이상, 청년정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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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였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서울 청년의회와 서울 청년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를 통해 추진되었으며(황덕순 외, 2016) 현재는 청년허브 서울시, 청년정책 네

트워크가 정책의 주체이다(서울시, 2015a).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

도별 실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맡고 있으며, 주요 

소관부서는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이다(서울시, 2015a). 청년허브는 청

년정책 연구 및 실행지원,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등을 맡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와 연세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정책 과제발굴․실

행․평가 등 지속적 시정참여, 청년 주도의 정책이슈 발굴 및 참여 확대를 맡고 

있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의『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

년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있

다. 즉 청년 욕구의 수용, 공간의 제공, 네트워크의 확장, 제도의 통합 순으로 

청년고용정책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청년이 제공의 주체가 아닌 지역 

정책의 주체가 되고 독자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고용

정책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앙정부의 청

년고용정책이 담당 중앙행정기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각 부처에서 청년 사

업이라고 제출한 경우를 살펴보면 청년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르는 방식

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서울시의 청년들이 정책주체로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예산의 독립성 

서울시의 청년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없이 자체적으로 투입

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주

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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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창출로 구분되는 2016년 기준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

리 정책은 67,900,000천 원이고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정책예산은 249,27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액 시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구분되는 청년희망디딤돌 특화과정과 비진학 청년 위

탁 직업훈련과정은 서울 기술교육원 예산지원 항목 중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

련과 별도로 운영되며,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와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역시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고용서비스로 구분되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의 경우 예산은 1,250,000천 원으로 서울시와 동 자체 예산으로 운

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독립성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역 수준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고용정책

이 수립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 지역고용정

책들이 지역수준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대신 대다수

의 사업이 국비로 운영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설계에 따라 지역에서 단순히 실행

하는 것이 전부였던 한계를 보였다(김애경․김영용․김종한, 2007). 반면 서울

시는 청년고용정책에 있어 자체예산 투입을 통해 그 정책주체의 독자성을 가짐

으로써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한편 현재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예산 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규모와 청

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서울시의 청년의 일부

를 포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고용정책으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

산규모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13)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예산 주체에 있어서 여타 지방정부와 다르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울시 연간 예산규모가 2017년 기준 26조 
3,017억 원이라는 점과 산업경제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이 1,783억 원임을 고려하면 서울
시 청년고용정책의 사업예산이 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중앙정부와 비교해도 2017
년 기준 400.7조 원 중 일자리 예산이 17.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
을 때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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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의 정합성

지역고용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점은 지역단위에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접일자리정책으로 대표되는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은 청년층에게 

단순히 일자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

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영역은 노동시장의 민

간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 국한하고 있어 서울시 청

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이 실행되고 

있지만, 그 영역이 정책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정책의 특성을 제대로 충

족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일자리 창출 영역에 있어서 지역노동

시장의 민간영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시 인력 부족률은 2.5%이며 향후 1년 이내 채용예정 인력이 

가장 많은 산업은 소프트웨어(정규직 4,234명, 비정규직 126명)였고 다음으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정규직 1,292명)으로 나타났

다. 반면,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이 집중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

업의 채용인력은 합계로 56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서울시 노동시장 수요측

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배제된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영역들은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경험한 일과 수요측면의 괴리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청년 뉴딜 정책추진 프로세스는 신규 뉴딜사업의 경우 정밀심사

를 통해 참여자 선정→사업수행→사업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속 뉴딜사

업의 경우 참여자 역량파악→직무교육, 직업훈련, 취창업 코칭14) →민간일자

14) 사업이 종료된 이후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해 참여자에게 뉴딜 매니저를 통한 취업상담, 
취업을 위한 취업서류 제출 시간, 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
고, 직업훈련 희망자는 기술교육원 입소 안내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해 연 2회 시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창업지원을 위해 뉴딜사업 
참여 중 창업을 위한 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수시모집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협동조합 설
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
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의 참여를 안내한다(서울시,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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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연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뉴딜사업을 통해 서울형 뉴딜 참여자는 확대

해 나갈 수 있지만 서울형 뉴딜 참여자가 정책을 통한 일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 

관련된 직업훈련을 추가적으로 받아 민간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즉 민간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영역에서는 일 경험 이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서울시 청년네

트워크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년희망 디딤돌 과정 이수자 취업률은 

88.9%에서 2015년 51.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취업률 산

정 시 고용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 취업은 취업률에서 제외되어 공식 취업

률은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년희망디딤돌 과정에서의 

직업훈련이 청년을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특화과정은 서울시의 청년의 수요를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지역적 차별성 역시 보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시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양

산하는 민간수요 영역과 상반된 교육훈련은 저임금 서비스직만을 양산시켜 서

울시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일자리 질 문제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인 일자리카페 민간 41개소의 구성은 스터디카페, 어학원 등

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취업 스터디를 위해 활용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

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일자리카페를 이용한 인원은 총 3만 5,735

명으로 이 중 스터디룸을 이용한 청년이 3만 1,358명인 데 비해 일대일 상담이 

용인원은 1,438명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8b). 이는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이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한 고용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창업지원 정책인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서울시 청년창업 희망 인구와 서

울시 창업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창업단계에 맞추어 정책이 설계되면서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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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 청

년고용정책은 예산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노

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는 한계가 그대로 노출

되고 있었다. 첼린지 1000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보면 생존율은 2009년 7월〜

2010년 6월 기준 43.2%에서 2013년 7월〜2014년 6월 기준 79.0%로 증가했지

만 고용인원은 1,771명에서 1,550명으로, 매출은 133,958백만 원에서 9,548백

만 원으로 축소된 현황은 이를 입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챌린지 1000 프로

젝트는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비교하여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지 못하며 서울시 창업희망 청년의 욕구와 산업구조가 

반영되어 설계된 정책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과 30〜34세 청년실

업의 장기화와 고학력, 낮은 일자리 경험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청년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

해 서울시의 청년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급측면

이 크게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중

앙정부의 정책과 대별되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와 서울시 청년의 숙련의 질과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석

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간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4. 지역 내 정책주체들 간의 연계성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가 주된 소관 부서

이며, 중간관리 조직을 두고 사업 운영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

다.15) 특히 중앙정부가 중간지원조직을 ‘각 지방노동청’으로 둔 것과 달리 중간

15)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청년 시민단체(청년허브, 지역혁신활동가)를 중간
조직으로 두고 그 사업의 전담직으로 본부 매니저, 사업전문 매니저를 두고 있었다. 서
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그 전달체계와 운영에 있어 한 곳의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지역의 청년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전문 매니저’라는 전
담인력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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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을 정책대상 시민단체들로 두면서 매개체 역할을 정책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정책 전반을 시행하는 직접 전달체계

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전문 매니저와 본부 매니저를 비정규직으로 두어 사업

의 연계성과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질 낮은 공공 청년 일자리를 양산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4개 곳을 중간조직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 기술교

육원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중간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지역 내에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

되는 만큼 서울지역의 경제,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된다(김수원․민주홍, 2017). 따라서 현재의 중앙정부

가 직업훈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

와 지역노동시장 민간수요 측면에서의 가교 역할이 요구된다.   

고용서비스인 일자리카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자치구가 주된 소관 

부서이며, 대학, 공공기관, 민간 카페 등이 직접 운영기관이면서 서울시 일자리

센터와 중간조직의 기관으로 전달체계가 연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제공

주체는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역에 퍼져 있는 78개소에 대해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역단위의 전달체계가 효율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의 중간조직으로서 

지역의 일자리카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창업지원 역시 강남, 강북과 청년창업 플러스센터라는 민간위탁 중간조직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창업지원 제공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구조는 중앙정부와 큰 대별점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가지는 한

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특히나 창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창업

자 특성에 맞는 다양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현재 창업지원은 고

용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 간에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한 사업추진체계의 분절화 문제를 가진다(서명길․박현숙, 2017). 

정책주체들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중앙정부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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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16)되고 있었다. 통합적 운영은 청년고용정책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정책의 총괄 전달체계를 둠으로써 중앙정부

의 각 부처별 산발적인 청년고용정책에서 오는 한계를 지역차원에서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 보다 지역단위에서 전달체계를 통합함으

로써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Ⅴ. 결 론

한국의 청년실업과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고

용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고

용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

았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 필요성과 지역고용정책의 개념 및 특성을 이론적

으로 검토하고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과 문

제 및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서울시 고용정책 사례를 통해 (1) 정책의 주체성, (2) 예산의 독립성, 

(3)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과의 정합성, (4) 지역단위의 정책 전달체계 연계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

으로 지니는 속성과 한계를 분석해보고,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보았다. 

첫째,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정책결정 주체에 있어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제외하고 청년허브와 청년 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관이 설계됨에 따라 ‘서울형 청년고용정책’이라는 독립적인 정책 프레임을 가

지고 있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는 지역고용정책

16)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아래에 일자리 노동정책관이라는 부서를 두고 일자리정책팀, 청년
일자리팀, 일자리혁신팀, 뉴딜일자리팀, 고용훈련팀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정
책담당관에 15명,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청년일자리팀에 4명 등 총 19명을 청년정책 업
무에 배치하고 있다(김기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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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빠르게 고용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예산 독립성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전체 유형에서 모두 전액 시 예산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책예산이 중앙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

산 독립성이 명확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적 실험

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셋째, 노동시장 정합성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

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중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와 청년희망디딤돌 특화

과정,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서울시 노동시장 특수성이 반영

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고용정책에서 직접일자리 창출과 직업능

력개발 훈련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가 핵심이다(OECD, 2013). 그럼

에도 서울시 청년의 특수성이 부각되는 고학력 니트에 대한 고려와 기업 수요 

파악을 기반으로 한 직접일자리 창출과 직업개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다.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이 지역의 특수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부분에서 서울시 청년고용정

책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예상된다. 

넷째, 전달체계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각 제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와 중간관리조직-수행기관의 형

태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위탁수행기관이다. 이 모든 형태에서 주체는 서울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산발적인 부처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의 연계성이 통합적이고 체계

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서울시-위탁수행기관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탁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지역고용정책으로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정책의 예산과 정책의 형성의 주체가 독립

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지역단위의 통

합적 운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특수

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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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판단하고 맞춤형 정

책을 설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직접일자리 성격의 정책과 

직업훈련 성격의 정책에서 노동시장 수요 측면과, 지역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

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가

지는 한계를 극복하게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

책에 빠르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은 현재의 공급 측면의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서울시 노동시장의 산업구

조와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

어야 한다. 특히,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영역과 청년 대상 희망 디딤돌 과정

과 비진학 청년 위탁직업훈련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전부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독자적

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지역단위에서 지역고용정책을 

실험 가능할 정도로 보장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었다. 지역고용정책이 능동적으

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예산의 확대를 통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대안으로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고용정

책이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한국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개발 및 실행되었

다.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의 

가능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앞으로는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

석이 필요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의 고용정

책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이 모든 지

역노동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역고용정책은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지역노동시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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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역단위에서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지자체에서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청년고용정책도 각기 특성이 다른 16

개 시도의 지역노동시장에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것 역시 한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년고용정책은 주체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노동시장

의 환경적 특수성을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정합하게 설계되어 실행되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지역고용정책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고용정책과 지역복지정책의 

결합 형태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지역고용정책과 지역복지정책의 결합은 지역 

일자리와 산업만의 연계가 아닌 큰 틀에서 지역의 공간성과 돌봄, 주택, 보건과 

같은 사회성을 연계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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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 Local Employment Policies be a Alternative for Youth 

Unemployment Resolution? :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y

Lee Sang A․Lee Sophia Seung-yoon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through case study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e case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have been analyzed focusing on 

four aspects 1)budget independence, 2)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3)labor 

market coherence, 4)linkage of delivery system. 

Analysis fro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were 

operated on there own budget and there were policy decision making bodies linked 

to Employment & Labor Policy Bureau and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and 

Seoul Youth Hub. It ha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form of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an operating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Employment & Labor 

Policy officer in Seoul.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limitations in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at it could not effectively cope with Seoul youth labor market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job quality,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in local labour market, and long-term unemployment.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consideration of four aspects 

which are budget independence, 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labor market 

coherence, and linkage of delivery system when constructing a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Keywords : local employment policies, youth employment policies, local labour market


